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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대차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가)청구원인사실 

(1) 임대차계약상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자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선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다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 

차계약은 유효하계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자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3373) 

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앵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 

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자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익무’가 있다.3374) 

(2) 목적물 반환 청구 

임대안 축의 임대자계약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 청구3375)의 정구워인 사실온 ® 

합원후_력에 따라 재무자와 제3채무자는. z.:소바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말 수 얹T, 다만 재무자 
와 제3채부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 @ 가압류재무자가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봉 한 경우 
그 처분의 유효2 가압류재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이러함 사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은 간압류재권사입 
안일부혼를 위까여 안정되는 것이브로 가압류재권자는 고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다 강 준소타대차 
에 관안 법리에 비추어 신재권의 성립은 7집촌재권의 소멸울 전세로 하는 것으로서. 두 채권이 법적 평가에서 
완전히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나고 하더라토 저어도 감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누 재권이 동시에 양립 
한 수는 없는바 가압류재권자가 이마 위 준소머대차가 기존재권에 내한 자신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 

로 가압류채권자에 대안 판계에서는 무효업용 전제로 하여 선재권이 공제되지 않은 긴촌챙퀀 젓갭엔_괜한 
춧싶올옛것.'경웃 가압류채권자가 이번에는 위 준소비대자가 채우자와 제3채무자 사아에서는 유효하브로 ’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세로 아여 짚젠귄엔:～대입二E심을 준잘하는 것은 료법일신柱]소브] 
전엔二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3373)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입차인에게 일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믿요한 
상태를 유지하계 합 의무릉 부담한다. 
O 임대인은 임차인기 목저물음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복적몸을 얻자인에게 입독하여야 한댜 임차인이 계약 
에 의아여 정학여전 복적에 따라 사용국수익하는 대 하자가 있는 복적물인 경우 임대안은 하사를 제거만 다움 

임차안에게 합자엎는 복직산율广간도한 의무가 있다. 임대언이 임차인에게 그와 길은 하자론 제거하지 야니하 
고 목적물을 안도하였다면 샨훈에라도 위 핫자를 제거하여 입차일어 목저물을 산욥년혼1학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됴드록 해야만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관결). 
O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을을,」계연로솔二줍 그 산용·수익어L뀔요한 상대를―운전하계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잎차인안1 멉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입자인의 삭윤소수열을 방해할 정도의 

一 - _______ , .. , ....................... ,_._ ... ·- .. - - -
것아 아니라면 임대인은수선의부를부담하지 않지만, 그것급수선하지 아니하면 입차안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 

• _ 一一 • ·- ·~ 

여전 목적에 다란. 5Bt:.순의항 수 일는소L대로 될 정도의 첫이라면. 입탠잎은 그 수선으L무릉 무남한다 할 것이 
고, 야는 사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선에게 귄브쓰요간 없늪:E쁜] 
경우에도 만간간전이다(2009다96984). 입대인이 하사 발생 사설읊 옵앞단거나 반대로 윌찬:［이 이를 알건난 
알 수 있었나고 하더라도 만산간전이나(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 다202309 판결) 

337서 대법원 2009. 9. 24. 서고 2008나3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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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차입 기간) 체결 사살, （합 임대자 목적물의 인도 사 

살` ® 임대자 종료 사살이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자안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며, 임대자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자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자목적물을 직접접유하지 않다는 이유 

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반환의무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툴 수는 있다).3376) 

(가) 업대차기간과 그 만료 

위 0)의 요건 종 입대자기간(또는 반환시기의 약정片픈 대차형 계약인 임대자계약 

에서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우 임대자계약의 성립을 위해 

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거한이든 아니면 기한의 약정이 없든 간에 임대차기간 

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확정기한의 경우 그 만료는 역수상 분명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337/)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주택)＇ 임내자의 경우,3378) 기간을 정하지 

3.175) 소송물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고 이는 ‘소유권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긱각의 임대차계약 종료원안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소송물 

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일원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 1688 판결(‘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판시 부분)，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선택적 주장’ 판시 부분)은 같은 취지이다 

337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임차안이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상실하고 점유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는 낀쳉뷸늄-원합보’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한편,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 
면 전설정으로 그 목적물을 졌율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사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세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337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분. 첼법상--임-대창기갑이-영군입-일대첫:계약왼- 쳇11절을 
불허하는 규정온 없다 ....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온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현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재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서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자기간이 영구인 임대자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아러한 업대차계 

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층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시 등으로 당사사들의 이해관계를 조 
정할 수 있七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아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접 등에 바주어 보면` 당사지둘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 
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반항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영구임대라는 견겁는. 임대안이 자입지급 지체 등 임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무불이행이 
없누 한 임차인이 임대차판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촌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입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냐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모로 윌찬읽 

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 
차가 된다.” 

337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O 법 규정: 같은 법 계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 준견요-집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난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치를 듯하는 것일 분이고`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세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쉬지는 아니다(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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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 

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계4조 계 1 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3379) 제 1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3380)3381) 이하인 상가건물(：：： 제 3조 제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7595 판결). ‘준기용 건물에 에달하는지 연분는, 임대차목석둘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 실시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복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고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복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사인의 임대 

자목석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안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긍정례】(1) 94다52522 판결: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안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합께 입주하여 고곳에서 일상생환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甲익 
경우는 주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乙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甲 t』의 유일한 주거 

안 경우 주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엘) 96다5971 판결;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자복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 

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 낭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2간)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 

를 하기 위한 홀(Hall)로 건축되어 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년서 옵식점을 

영업하여 온 사실 등을 안성하여,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台[부정례J95다51953 판결; 다방영 
업장 약 21 명, 주방 약 3당 약 2 내지 3평 가방이 방 2개. 
0 준입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대츠t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안 임대인 사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렉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석법하게 임대자계약을 체결:t 
수 있는 권한을 가신 임대인과 임대찬계약이 체결된-경우도 폰합된다{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은 내수인(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명의신탁자(98다49753 판길)， 분동」상담 

본삽탁계약의 윈륀간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냐 그 후 수탁자르부터－소유권을?1복한 
경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등}． 경매절차에서 메각대금을｝t분학지 아니한 
최고가매수산고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최고가매수신고 
안으로부터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전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그 다음 날 최고가매수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임차인은 근처당권자에게 우선하시 못한다고 한 사례). 

0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33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법위)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 1항에 따른 사업자등동粹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t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합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급액 
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항 단서에 따론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재 여건 빛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동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었는 경우에는 그 차입액에 '온행법 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 
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링으로 정하는 바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 1항 난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재10조 제 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 10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 19조는 제 1항 단서에 따른 보충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두:낸한다. ?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계 1항 제2항, 제3항 본운 제10조의2(계약갱산의 특례)는 2013. 8. 13부터, 제3조(대항력). 제 10조의3부 
터 제 10조의7(권리금), 제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 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논 2015. 5. 13.부터 시행. 

33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재2조(적용법위) 

® 장가건물 임대차보호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8. 1.26, 2019.4.2 >
l. 서울특별시: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재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3. 광역시(1수도권정바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 
특별자치시, 파주사 화성시, 안산시, 용안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4. 그 박의 지역. 3억 7천만 원 
®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층금 외에 차임아 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자임액으로 한다. 
® 법 제2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올”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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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경우,3382) 기간을- 정하 

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보되, 임차인온 

1 년 미만으로 성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노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조 제 1항). 

(나) 해지로 인한 종료 

위 5의 요건은` 그 종료 원인이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 

인, 해지 익사표시3383) 및 그 도날 사실 등이 요건사실이 된다. 

3381) 상가선물 임대자보호법 제 14소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안의 범위에 관한 판례는 ...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 
를 동일한 임대안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자 

인과 임대안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업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단일한입대사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일임대작겐맨약시!［ 직설되어 있더 
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선불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부중금액의 _합산액 
을 기준으로 ... 우선변제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27152 판결). 

3382) © ‘상가건물 입대차’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1 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입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찬불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히는지 여부는 공부상 

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엉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고러한 산실행위와 던量더二깊란를-볼견으론노한눈」찰둘이훗합께 이루어진다면 상가전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句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잔업을 하면시 임차 부분에 인접한 건테이너 박스에시 도글전업왼：츤불을〉9·맡고·완성된 노급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들 받는 동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토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 상가전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온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코 본 원심판단에는 법르]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레. 

3383) 0 해시의 의사표시는 목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선정 
등 계약의 해지을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7]존 계약관계물 유지할 의사가 없음운7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고에 따라 법원에 익하여 경대개시결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고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안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자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석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선절 

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따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묵시적一임대차계앞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어 임자인에제 송달된 때에 워 임대차는 종론되었다고 

불 수 있다(2006다62492,62508). 

O 임대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자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서를 요하지 않고 고 붐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자계약은 고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이 유효합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하였음은 물론 임대 인은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재 임자인에 
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선시키고 자동해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기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0다5336,5343) 

O 임대자기간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떤 설자가요구되거나제한이 따돈다하여 기간만료에 의한찔센 
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재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2014다14115). 

0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자인과 사이에 하냐의 임대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선원의 해지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자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 

던 경우분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안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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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블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3384)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35조). ‘임자안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디]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 인 또는 과산관재안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히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술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3385) 

해제·해지의 원인인 재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설에 입각하 

여 해제·해지를 주장하는 재권자가 상대방의 재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고 있음온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2기(상 

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2015. 5. 13. 전에는 2가, 이후에는 3기)3386)의 치'임을- 지급-하지 아니한(차임 

연체가 2기 또는 3거 연속될 핀요는 없고 연제액이 합산하여 2기분 또는 3가분에 달하면 되지맡, 민간임대 

주택과 공공입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계하여야 한다3387)) 시습l’ 을·, 입자권 
느` 、 ___ ._ ... _ .-· ' ... _ ._.-~ _ 

경우에도 마찬가지어다(대법원 2015. JO. 29. 선고 2012다5537 판건). 

3384) 토지, 건묻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름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입차안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 

3385) 대법일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뷘설: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신설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를 일찬하면서 임대자계약서예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오로부 
터 가설건축물 축조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시예 견본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처모중금 반환읍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텍 깊춘은 위 임대자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안대‘ 견본주멕을 
건축할순없어 원고가 임대자계약을 체결한묵적읍을＿달성깔숫왓게 되었고, 위 입대차게옆을나대목유전하는 
것은 권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물균형을 초대하논 경우에 해당하드로. 위 임대차계약온 적법하게 핵지되었다 
고한예 

3386) @ '상가건물 입대차’의 차임 연체 해지 

O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고다284.86 판결; "상가전뭉 입대자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선요구거절권 
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갸 효과 동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 재 l t)조 제 1 항이 
민법 재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0조 

제 1항 제 1호가 만법 제64(）조에 대한 특례에 해낭한다고 할 수 없다 고러므로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의 적용 

올 받는 상가건몽의 임대차에노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il, 상가건물의 입대인이라도 임사인의 차임연체액이 
_ ^`_ * .*./* • __ _ 도"* .*.* ' *.*. 

2가의 간일액에 이호는 때에누 임대차계약을첸四깝 수 있다고 항 것이다. 고리고 갇은 이유에서 핀첼견桓만안혼 
와 동일한 내융윷 정할 약정아 상가전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자인에게 불리한 것으호서 윈 

법 제 15조에프]한인;‘효력아 없다프할 수j섬:단 대법워 2()()8, 1(J. 9. 선고 건판한士3()22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3기 어상의 차업연체들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 시위를 승계한 사람이 -1 승계 전의 차입연체 

를 이유로 입대차계약을 에지한 것이 적법한자 여부먄올 판단한 것으로 위에 설시한 법리와 만릅一진전므L섭 
싯아 아니댜 ••• 상가선물의 임자인아 갱신：一선분몬1 자인을 연첸한겁..!:.l작하여 생선 후얘 차입인켄펜안2견의 
詞곱에下「론 경우에도 임대자계약의 해지사유인 언차안의 차업연체액아 2가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여 없는 한 임대안은 2기 아상의 자임연체를 이유덮 갤싶륄〉일텐찬계약을 
해지할순二깊단고 보아야 한다.” 
台 대통령령인료. 정하는 브중급브L초과 여부에 상관 잃2l 보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상가전물 임대차보 
호법 제 1(）조의8("임차인의 치임연체액이 }기의 차입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2015. 5. 13. 신설, 시행되었다-
O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개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처입 
채권은 따쿄 재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재차임재권율:분부F지 않은 

이상 숲겐_oJ.훈훈의 -인체찬일액이 3ZL 이상의 자임액?l로柱)-_:1얀단 비로소 임대자계약을 해:l할 수 있는 것’ 
3387) 0 민간입대주택과 공공입대주택의 경우 민간입대주택에 귓싼：특특별번·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 위 각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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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단양도· 전대로 인한 해지의 경우3388) 임자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3389) J 권리를 양 

도하거나3390) 전대한 사실’을 임대인 측이 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입자인이 비록 입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자물을 사 

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자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 

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자 

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입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바,3391) 위와 같은 특별한 사성의 촌재 

주택에 관해서는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1;, 시행령 제35조 1, 성, 공공주텍 특별법 제49조의3 
〈仁 시행령 제17조 f, <2>, 각표준임대자계약서에서 정한간호三-중하L回1 해당하는사유가＿잎~경우라야(즉, 
제한적 열거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건절합 수 
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 위 각 목별법상 차우]연체 핸지스旦t는 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인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 1항 재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 1항 재2호)， 이는 •1 연체횟수가 3회 이상, 연제금액아 3개월분 아상 되어야 하고, 
® 매월 지급할 인대료 전액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자는 않으모로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아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선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원분 인대료 이상아 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댜42236 전원합의제 판결). ® ‘표준임대자계 
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해제·해지 산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해지하려면, 그 재무가 입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합은 물론, 표준입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도는 해지사유와 동동하계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해제 또는 해지한 수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3388) 민법 재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 인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자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합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89) 건물 입대인이 현금보관중 소지인에게 입대차보중금 중 일부를 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자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중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2001 다62688) 

339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_잔긴걸푹} 건물을 지3작에계 양독하는 경우 특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의 임차권도 그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_이전된다고 할 것아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의 임대안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그 임차권의 쥐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대지 임자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대지 임차안과 사이의 임대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 

본의 경우에는 재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아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 

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재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잔쳇왼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앞단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힐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대지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교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39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민법상 임자인은 임대안의 동익 없이 임차굴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안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입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재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 

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아기 때문에 임대안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자관계를 종료시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입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지예계 임자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였어서도. 임자인의 당해 행위가 인대인 

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산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고 전대자나 고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댜“ 효 [동일 판시J 임자권의 양수안이 입찬일관포분로서 임자건물에 동거하면서 

할깬.－가구점을 경영하고 였는 등의 사정이 위 멸'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2다45308).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65 

사실온 임자인 측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3392)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와 

달리, 적법한 전자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 

할 수 있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족시 임대차는 종료된다.3393)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주장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자계약의 해지통고’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선택적 주장의 관계에 있 
댜3394) 

(3) 부대(附帶)청구 

(가) 차업청구 

목적물 반환 청구의 부대청구로서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 청구를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체결'의 요건사실만으로 족하고, 임차인 

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며, ‘차임 지급 사살이 임차인 측의 

항변사실에 해당한다.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자’의 경우, 전자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대 임대인의 자임지급청구에 대하여 전차인은 ®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에 전대인에게 자임을 지급한 사실이나 ®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 
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자임이 감액된 사실을 들어 임대인에게 항변할 
수 있댜33g5) 

339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일본의 판례도 동일하다(최고재판소 1969. 2. 18. 제3소법정) 

339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반면에, 기간의 약깊j 없는 임대차계약이 햇집릅곧:로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적법한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댄할하지 못하 
고(만법 제638조 세 1항),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안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입차인이 해지불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예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간다(민법 제638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3394) 0 내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제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핸기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과 임대차가간의 약정이 없어서 바로 계 
약해지의 통고롭 하고 입차목적불의 반흰을 청구한다는 주장온, 양립할 수 였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므로, 임대인이 고증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은 처분권주의윗」史안상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 
여야지 당사자가 준잘한진도〉가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5:잡을 촉구하거나 판단한지는 못하는 것이다.” 죠 
판시의 '처분권주의’는 변론주의’로 교정함아 옳다. O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 "피고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시 원고들의 차임계불을 핸지이유로 내세우고 그것이 인유 없다고 하더프븀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시 피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에지디었다고 주장하고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구한대 
대하여 •••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아면서 차임연제로 인한 해지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소본과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서로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싶택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어느 하나의 해지사유를 인용하면 되므로 고 경우 다론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1요툐t 것이다.” 

3395)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뭉올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안 
에 대하여 의무들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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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지급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은3396) 당사자의 의사해석 규정으로서 그 시기에 관하 

여 달리 특약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입대차계약상 자임조정약정3397)이나 법규정3398)에 의한 ‘자입증감정구권’ 행사로 법원 

_ _ _ _ _ _ _ _ ______ 一 ---

댜 g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자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지지 아니한다 
0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입자안이 임대안의 동의를 얻어 임차묻을〈선텐-한 경우. 
입대안과 입자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저되고(민법 제630조 제2항)， 임자인과 전차안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자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아에는 직접적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안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연에 대하여 직 접 의무를 부담한다(만법 제630조 제 1 항). 이 경우 겁찬 
입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시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 

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대인과 선자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선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댜 고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인 

이 임대안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자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인대인 보호를 목석으로 한 만법 제630조 세 1 항의 취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 

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어댜 또한 그 경우. 임대차종료 후 전차안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자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였어서도,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액수를 심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약정 자임을 기준으로 삽는 경우라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작점 의부를 부답하는 차입인 반경된 차임을 
긴으로 항 것이지. 변경 전 전대자계약상의 자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한편 전자안은 전내자계약상의 
차입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어1계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고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안에게 대항할 수 있il..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입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고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고 시급으로 임대일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민법 제630조 제 1항 ... 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계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입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피고의 연체자임은 선대차보증금에서 당연하 공계되어 소멸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발생한채무소멸사유로서 전차인은위와같은사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워십의 판단은 정당한 것" 

3396) 민법 제633조(차임시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냐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고러나 수확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397)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안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세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안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찬윌을 족절할 
수 있도록 앞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아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동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노 임차인아 그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볍젤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절합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 
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안하였다면. 이는 상가건몸 임대자보호법 등의 자입 등의 증감청구권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어1계 
볼리한 섯이브로 무효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3398) 민법 제628조(차입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가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 
이 상당하지 아니하계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입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L 당사자는 약정한 차입이나 보증급이 임자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급 고 방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계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계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층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물한다 (개정 2020.7.31.) 걸` 제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급액을 초과하지 봇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자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법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T 차입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고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계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궁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였다. 고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바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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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한 자임은 증감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아 생긴다(따리서 증액 

차임의 이행기는 임대인의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임자인에게 도달한 때이다3399))_ 싱-7}건물· 임대치占보호­

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층액 한도 초과 차임 약성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조과 지급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다3400\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40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 또는 입자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血 볼 수 없다.3402) 임대자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자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巳건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3399)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자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아 결정해 주는 자임은 그 중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손급하여 그 흐편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그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후 원심 

이 증액 자임에 대한 지체책임이 법원 결정 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임대자계약에서 정한 아행기인 각 지급기 

일(익월 10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다만, 법원아 자임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자임액을 지급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인 차임연제에 

해당하지 않는댜 

3400)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340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원·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차임 
올 승액한 사안에서, 원심이.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 제 1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_ 

3402) 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임대차는 타안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 

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입-대인이 목지물을 산울:수인한겐:L입풋는 
임자인의 자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어 이러한 의무를 볼이행하여 목저물의 사용· 

순입에건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안없는활독에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자물의 보존을 

윈-한 빈용무广일대안이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안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잎댄 
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임자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옹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 
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필요비의 

상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어 그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피고가 2간인상일二사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계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저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안 경우에는 임차인은 고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부를 이행함으로써 복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라1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한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 절할 
수있댜 

O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임차인이 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재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료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 

의 차임지급 청구를 걱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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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아 있음을 이유로 연체자임의 지급 

을 거절하거나 연재에 따른 재무불이앵책입을 면할 수는 없다(즉 연체차입에 대할 지연손해 

금은 지급기일 다옵 납부터 보층금과 당연 공재되는 목적물 반휘 시 까지 생긴다),3~03)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3404)이 없는 한 임대자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전행하는데,3405) 1 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차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민법 제 163조 제 1호)` i렇지 않은 성우 상행위로 인한 차임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 

다(상법 제64조).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 

로 한 부당아독반환채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3.:,:,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제납하는 경우 그 

사용료와 연제료의 지급 및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재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궈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407) 

(나) 차입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임대자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3408) 그 점유·사용함에 따른 자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차임에 대한 

3403) 0 입대차보종금은 입대자계야아 종료된 후 임차안이 목저물을 인도항 때까지 발생하는 자임 및 가타 임차안의 
재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재무액은 입대차판계의 종료 후 목적물아 반환된 때에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별도의 익산부싯없이 입대효복숭료엔선합교리공계되는 것아므로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입차안은 임대자보층금아 있음을 아유로 연제차입의＿E긴급윷: 
건접할二도없다(2fl0T9·21856, 218어). ®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처퀸에누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사연손 
해금도 포함되고, 산일긴급샌포는 그 지갑에 확정된 기입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료긴월「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이 발생하고 보슈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고 재무 및 고에 따른 지체책인여 소멸회는 것이므보. 연체차임 
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춥간는 다른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입 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한 
된이다(대법원 20]4. 2. 27. 선고 2009댜3gz33 판결) ® 임대자계약의 릎안사항(•`＇임사인은 보중금과 
차임 ·사용료 .. 지급을 지연하는 때야논 ... 임대인이 지정하는 일반적으로 관전 시 정하는 법정이자를 가산한 
다.`’)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선t결}i 정하논멉~절인산는 ‘소송촉진 듬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이율이 아니 
라 민법에서 성한 연 5%의 법정어율을 의마한다(2009다39233). - , ~---

3404)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승규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3405)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340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입대인 甲 주석회사와 임차안 乙 주시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 
대자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자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 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플 상대로 부당어 
독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안한 차임 상당의 부당아독금 
볼 반환한 외부가 있는대, 甲 회사, 乙 회사 사아에 체결된 입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겐앞건간『上루를 
원인으던 한 부당이득반한제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아고,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 一 __ ,`~"-,--

므난어 상거래 관계엔선완갚인경협점우루난＇실선손한게＿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닌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찬 10년의 만사소멸시효가 적용면다고 한 사례* 

340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반면에, 무단점유자애 대해서는 국가는 변상금 부과·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사로서 민사상 

’’,-·---·· -一,一•

분보안률반환정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 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3408) 집포 내 집기가 반출된 상태에서 전포 임대인의 소송내리인아 임차언으로부터 점포 출입 열쇠를 수령하였다면. 

여는 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에 관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로써 임대안이 위 열쇠를 수령하여 

겁포를 안도밥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 j다32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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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자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3409))을* 번훈tW 의무가 있는바,3410) 비용성후녓}구권에 기초한 유치 

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자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3411) 앞서 본 ‘목적물 반환청구’ 

요전사실 ®, ®, ®에 더하여 ®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층명하여야 한다.3412i 

3409)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임차안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 

안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재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안이 부담하기로 하는 안절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접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분간 
간 상당액도 입자안이 분단하여야 한다.” --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02다38828). 8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아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부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목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 
하는 때에는 고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고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 

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칸아과세자 
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290485). 

3410)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불법점유의 경우 차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인성되고 부당이득반 
판과는 청구권경합 관계이다. 

3411) 이 경우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는 이상 점유 자체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재권은 
인정되지 않는댜 임대인이 임차안의 동시이행항변권아 상실되었다는 접(＝ 입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급반환의 

부를 이행하였거나 고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인토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을 주창·증명하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안정된다(98다6497). 
c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입대차계약이 좇포되면 … 임차안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입대인의 보증급반환의무는 동시아행관계에 있으므로, 입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악횃하거나 적법 

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동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입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접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견천 
않는댜 고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선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짚윤하 

고 있다면 날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안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이러한 섬유는 선언도 
과실에 의한 접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이 적법하게 변제공탁된 

경우, 변제공닥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과실에 의한 불법섬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예. 

3412) 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임차안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건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입대차전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아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산잘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고로 인하여 입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로펜에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독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악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에도 임자복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 

여 실질적인 이독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일반론을 판시하였으나, 앞부분의 이득' 개념에 관한 일반론 
설시 및 동시이행항변권 등 인도거절권능 행사를 고려하지 않은 뒷부나란 설시 모두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동시 
이행항변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경우, 접유에 따른 사용·수익 가능성 자체가 ‘이득’에 해당할 수 있고, 

임자인의 점유로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이상 임차인의 ‘이득’ 유무에 상관없이 어차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지게 된다). 

O 촨료에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131 판결과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 
291347 판결은 종래의부적절한일반릎을 댜시 되풀이 하였는대 겹잔의 구체적 사안은 임대차계약상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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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일정 보증금 이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입대차 종료 후에 보층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입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할 의무 

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 

다.3413l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정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3414)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입 상당액이고 

변론종결일 후의 자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계속 접유·사용하는 건물입차인은, 건물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댜3415) 자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른바 재권적 전세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 종료 당시에 윌대거본줍금이 같존하여 임차인에게 둘-시°_l_헬할변권이 존재.하는 사앞아 
었고, 훈흐의 경우 원심야 피고가 임대차계약아 종료한 다음에도 입대사 복적물인 장비를 계속 점유하였지만 

그 장비의 고장으로 본대의 목적에 따라 장바를 사용·수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럽하 
진잃는다고 판단한 것은 성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순선의-문를분담하는 임대안이 순ji_한전 아니마면 입자인 
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임자안의 이익(장비의 
실제 사용수익이 아니라, 장비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완) 발생’ 유무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임자인의 부당이 
득반환의무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봄이 옳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즉. ‘임자인이 
별 바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안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장비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을 이마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장비를 사용수익할 
- --- - - -·------ - - - - ----------- - - - -

수 있음에도 자선의 선택에 따라 실재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익아 없디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의 부당이독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브로, 위 각 판설의 일반론 설시는 타당한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341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자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전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재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토중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세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아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자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포합으로 

써 입차인의 토중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자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왼요}츠}와인 임대자 종료 안훗에 브중금율맏판받기 전에 일찬-목적몰을 점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자인에게 
자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중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자가 기간만료 

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복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 

익한 입자안은 종전 입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분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용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안닌다_ .. cf. 주택임대차보호법 재4조(임대차기간 등) 2>임대자기 
간이 끝난 경우에도 입자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3414) 임차안이 입대안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악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자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 

게_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자인에 대하여 여전히 작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센본柱『악이.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성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들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겐3전릅-－삼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문답_01득만훈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341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건물에 관한 임대자계약이 종료된 이후 아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자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성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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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J-.1-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3416)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 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을 주장·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다.3417) 

(다) 원상회복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입자인이 입대인에게 임자목적물을 반환하는 대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 

댜3418) 임차인이 임자목적물의 고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 

는 등으로 임자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합 수 있도록 해야 한다.3419) 

부지 부분익 차임(지대)도 포합되는 것이므로, 건몸의 차임온 둘론이건 그 부지 부분의 차일도 함께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돌소유사가 부시 부분전上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의 연 .토지소유자 
의 콴계에 있어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수윤자인 관계로 겁'물一부저의 붕법주]유·작다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들一절부엔[관한반환의문을一풋답하계 되는 것이며, 건물을 접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안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5브曆j유자로서 부단인등안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드로, 
건물소유사는?i러한 재무의 부담한도 내에선」꿉評誌r인의 건물불:법점유에 상용하는 부지 부분의 사용·수익 
에 따른 임론 상당의 손실이 생긴 것이고, 앞서 부 바와 갈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룰 계속 
점유·사용하는 전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학 관계에 있어서 건물 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아독이 포합 
된 건물염료 상당의 부당이·독을 하였다고 보아아 한다.” 

34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판결 

3417) 0 2000다68290: '＇입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노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 
,_^_^_-·--- ___ 一----- . . -----、.. ` 

보핼론 겐견二」＿핸답모츠1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t:,판 임차안은 입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 
고 입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익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_oJJ:분터 부동산 덩도홉t로윌 

간_l.-그·부등산을철운산율·합에」또른-작윌상보완국문왓안뜹급을 반환할인문兵도일단고 할 것인바, 아와 갑은 
법리는 임차안이 입자몽욥 전대하였댜가 임대차 및 건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운왼:전차인게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항 근대론：i융된다고 할 것아다 ...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월 급 239.400원의 입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시선관라공단으로부터 여 사건 짚푸의도拉흐냐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위 금 239.400원읍 제외한 -강액이다)에 애당하는 분당인탄받덮정구를 받거냐 
의:불긴급하였다고 인접앗 출전간 ... 없으드로, •· 명노입까지 전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 
고" fJ 2005다4048 .4055: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입차인 사어위:임대찬계약이 종료 
되고 속윤간간 _전차C안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뒷二손해패상을 청구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건찬인디: 임차인 
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독을 반환할 의무가 없나.’고 하누 학편, "보층금에서 연체 차입 등을w 꽁제한 잔액의 -·---·-·-- _ .. ___ "-· 

진급뽀상환으론'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 속에 본즘굽?oJ一모두 공제된 이후의 차임 상당〉보답안들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합되 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드 .,' .... ~ ~ ~ ~ - - - ___ _ 

3418)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저1610조제 1 항, 계§l5촌 내지 재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구D 차주가 자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여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나. 이에 부속시 
킨 물건온 철거할 수 있다 

3419) 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만건 "임차안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덮:전한 때에는 원칙적 
으로 변정 부분읊3七i하누 등으로 임차목적물움 임대 당시의 삼태로 사용합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다 
당시 이미 임자목적물인 톤브엔출전 임차인 등어 설천합 가건물 기타 공작물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안 
없는 한 임자인은 그가 잉차하였을 때의 상태료 업자목적몽을 반환하면 되고 좁겹二갑간입:i인소끈EL분분깐 
지 원상껍댄:한」간문놉노잎탸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입대자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인대 당시 목적물의 
상테 입차인에 의학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제적·개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臣 임대차계약의 

임처목적물요占간] 겉 무성되어 있고, 계약 당시 톤쯔J·엔:주택과 개 산육용 철창이 이?L존재하였음에도,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목적붉로一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산용」f쇼:一스권상회복 등에 관한〉股윤을 찾기 어낍〉다. 입대 
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입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익 반환기일 전에 입차인의 부담 

N""가 `"" '_, 

옥복겔상복구키로 만t.’는 내용어 기재되어 있고, 독약사항에 거야 만료 시 권리금 없을 계약 만료 시 
망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 위 기재 It용만으로는 임차목적물이 아닌 지상 가건물과 

·- -------써.서---·-·-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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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변 재항변 사실 

(1) 계약의 갱신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원고의 ‘임대차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민법 제639조 계 1항3420) 본문 소정의 

묵시적 갱신’ 항변3421)의 요건사설은 Q)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자인이 임차물의 사 

절창 구조물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예. O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소외 회사가 접포를 입차하여 커피전문접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 

측 컷편집麟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전 임차안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집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인테리어사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급-에시/신설불:철거셴용을-·공거]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철기한 시설물이 접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입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 

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노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 
• • 

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의 원살흰난의무를 면제해:f엎단고 보기 어견우 므로. 피고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입차안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일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급에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시_설물:철거비윤?l-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예. 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안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민욜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주합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 
원판결은 임차안이 시설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보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 
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동일 판시] 2006다39720. ¢?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바용의 상환청구 
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노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로는, 2002다38828, 98다 

6497, 94다44705,44712, 80다589 등이 있었다. O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인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2002다 

52657}. 0 대법원 2008. l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원심이 ... 피고가 입대인안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승낙 아래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원고들에게 그 판시 영업허 
가에 관하여 폐업산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나.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누에 
맞게 다서 사용할 수 였도록 협려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선고접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단은 젓답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댜" ® 임대차 목적물이 웬효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수리나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변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의 수리비나 원상복구비이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언하 

여 임대안이 입은 숫핸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내인 스스로 원상회복올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이다(97다15104). 

3420)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J,.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몸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 
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입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물 할 수 있댜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생산거절의 둥지를 하는 경우에는 목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 
307024 판결). 

3421) 주장책임을 완화한 판례로, 임차안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점포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 
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자인이 임대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 해지 통고 
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아다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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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익을 계속한 사살,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3422)이 

다.3423) 

(나) 주택입대차보호법상 갱신 

주택임대차의 경우, O 목시적 갱신’3424)으로, 임대인이 입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3425)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로 보고(2기의 자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 촌길구기간은 2년3426)으로 보지만(주백업대차보호법 제6조), 임자인은 연재든지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 2) ＊ 업대인에게는 그와 갑은 계약해지권이 없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산3427〉으로, 임대인은 임자인이 임대차기간이 

3422) （항의 반대사성안 '임대안아 상당한 가간 내에 어의한 사살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2003 
다14720은, 원심이 '원..iL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항 사설’ 등을 안정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토 피고가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어의를 
하지 아니하여 최초의 인대차계약이 목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파단합 조치에 대하여 꿉온· 것으로 수궁'한 
바 있다, 

3423) 묵시적으로 생선된 입대차계약은 존속가간을 제외하고 전의 업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들 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그 갱신된 입대차계약온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입대차계약이 되드로(,i003다H720 등)． 원고七 
민법 재639조 제 1항 단서예 따라 긴빔 계635조 소정의 해지 통고에 의한 업대차 종료를 주상할 수 있는대 
목시적 갱산으로 종래의 임대자계약아 유효로 되어 촌속하는 것o]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변개의 임대 
차계약아 성립한 것이-로(9 1다25017), 묵시적 갬산 계약에 대한 해지 종료의 원고 주정은 육지지 갱신’ 항변 
에 대한 재항변이라거보다는, 종래 임대차기약 만료에 따른 천구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93다44104의 반시 증에는, .＇원고七 피고에게 여 사건 각 건물의 철거의 그 부지의 입토를 구참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심이 전계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딴료를 그 첨구원인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 후 목시적으로 갱신되었나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물의 매수를 정구하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임대차가 피고 수장내로 묵시적오로 생선되었음을 인정하는 학편 피고가 2 가 이상의 
차임을 연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1로써 위 건물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론 구하는 
내용의 1993. 4. 16. 자 주위적 청구원안변경 및 예비적 첨구쉬지와 예바적 청구원인 추가선정서급 진술하여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보인다 

342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임대안여 일댓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너 2개원 전까지의 가간에 
' - -^사冷~ , •• e..... __ 一 _ -·"` 

임차인에게 갤싶간결의一릎견컬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산하자 아니잡다는 뜻의 통 
지를 하지 야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아 끝난 때에 젊』반언차와 동일한二戶긴으로 다시 잎덴찬한 것으로 본다 
윌찬일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게씹 전까지 릎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노 도한 같다,（개정 2020.6.9) @) 제 1 항 
의 경 우 임대자의 존속기갑은 걷깊으덧 본다. ® 2시의 차일연에 달하도록 연잰하거나 고 밖에 념자연으보서의 
왼모릅~～현.건1호lJ1단할 임자인에 대하여는 제 1 항을 겁윷안직－안보한다. 
재6죠의2(목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시) ® 제6조제 1항에 따라 계약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찬잎은 덥게료진 임대인에제 계약해지롤 통지할 수 있다. 상〉 재 1항에 따론 해지는 임대안아 고 
통지를 받유 날부터 3갤웰이 지냐면 그 혼렬어처F생한댜 

3425) 2020. 6. 9. 개정 시 종전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였다. 

3426) 당사자가 별도로 입대차기간을 2보：가상으로 정하기로 안젖하는 것은 互늪하다(2020다22378 1). 

3427) 9-택임대차보호법 재＠조의3(계약갱산 요구 등) 1본조선설 2020.7. 31.l 
(E 재6조에노 불구하고 임내인은 임자안이 제6조제'］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브풋할 경우 짚당합 
산요성그거절하지 뜻한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엔진오l-니하다 
l. 입자인0! 2 가의 자입연에 해당하는 금액에 여르도록 찬일을;본炳L산싶어 있는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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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1회에 한한다)할 경우, 정당한 

사유(임차인이 2기의 자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자임을 연체한 사실3~28)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나 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임대인 지위 승계인3429)이 실세 거주하려는3430) 경우 등 계약갱신 거절사 

2. 임차인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세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도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 
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냐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복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은 제 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 

간은 2년으로 본다 

접 갱산되는 임대차는 전 입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줄갈할 수 있댜 
t 제 1 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쭙요한다. 
5 임대인이 제 1 항 제8호의 산윤로 경：홀 견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산되었을 기간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입펜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증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아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 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아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안이 입은 손해액 

3428)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2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2기분에 아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 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342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다266631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 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 

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재 1 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휘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휘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 1 항 단서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법 제6조 제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휘 각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휘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댜 …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산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안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 임대인의 
지휘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휘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343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임대인 •••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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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3431) 전 입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층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3432) 갱신 임대자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급은 제7조의 범위에서 종감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제6조의 

2를 준용하는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업대자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 전에 임대인에게 도난한 경우에도. 해지 통지 후 3개 

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책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상가전물 임대차의 경우,3434) 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뇨그i에 대한 춥쩔쳅·임은 잎브區[에게 있다. 짊견L건주하려는」윈스[띄그손책는 임대안이 단순하 그러한 의사던 
표명하였다는 사정아 있다고 하여 곧바로 안정된 수는 없지먄, 임대안의 내십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익 목성을 고려할 때 있댄일의 의사가 가공－인것의오안니라 진정하다는 것을》몬J적으로 수궁할 
수 였을 정도의 사정아 인성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춘잎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업대안이냐 그의 가족의 직장아냐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시게 된 경위, 
업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접 선무 임대인의 사정, 임대앞의 선재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아머만 
언둥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안의 정당한 산뢰가 후대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어 기존 주거 
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성을 꿉판하여 팠묘한 수 있다.F 

3431) 입대인이 살기모릅_사유르_.?갇싶을그]철하건 정당한 사유 없이 젠찰中세계 임대한 경우 입자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제 5항). 

343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대법언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343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차인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 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산을 요구하면 임대안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잃는 한 임대인에게 갱산요구가 도달한 때 갱선 
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1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선의 효력아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계 1항에 
다라 언세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뮤지 후 3개월어즈지난민 그 효력이 반생하며, 이는 겐안센찬 

의 통지가 갱싶뒷-－일대착겟악구]·간인 갱신된2l_＂집에 뵤덴-안연개:두~달하였더라도 만찬간지여다 .... 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아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당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2l．기간이 개사 

되기를:..긴간견」그때부터 3.갯사월이-지나야 .,0}－산·겔」로진에-다로 젠지一후면이 -발생헨놉_，정요 안니다 .. " ［구체적 
샤안] 임대차기긴 2019. 3. 10.~2021. 3. 9. ⇒ 임차안(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산 요구 통지 2021. l. s. 도달 
⇒ 1. 28.자 갱신 임대자계약 해지 동지 1. 29. 도달 -- 해지일; 원고(내법언)= 2021. 4. 29.(애지도달일 1. 
29.부터 3개월 후) O 피고(원심) = 2021. 6. 9. （갱신일 202 1. 3. 10.부터 3개월 후) 

343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10조(계약갱신 요구 동) ® 일탠젤은 임차인여 일뎃견긴죠?J.～만루터Z上§21:설.－선분旦 
1갠월절까지 사아에 겐안겟싶을 욘모할 경우 정당항 사유 없이 거절합전」R한다. 다만. 다요:·검:：후의 여느 
하나의 겅우에는 고러하지 안브하다.（개정 2013. 8. 13.>
1. 임차연아 3기의 찬있앨에 해당히는 금액에 이르도록 찬잎을〉1천醫L산실이 였는 성우 
2. 임치인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안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아 입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아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설로 파손한 경우 
6. 입차한 선물의 선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인 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시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도는 대부분을 철그하거나 체겁촙하 
기 위하여 목적 깊불의.＿점유믈 회복합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합학 철거 도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 
오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누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심되는 동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혼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어루어지는 경우 

8. 고 밖에 임차인이 임차안으로서의 의무를 현지히 위반하거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였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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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입자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제2조 제 1항 단서 소정 

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층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나,3435) 그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에 

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3436)）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3437)할 경우 정당한 사유(3기 차임액의 연체 사실,3438)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핀요가 있는 경우3439)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34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 

g 임자인의 계야갱신요구권은 최초이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선체 임대차기간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

,5 갱산되는 임대자는 전 임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입과:부:중금은 제 11조 
에 따곤 법위에서 ~_감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산 거절의 통지 도는 조건 변경의 통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입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입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입대차의 

존속기 간은 끄긴으로 본다. 
5 제4항의 경우 입자안은 연재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안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435) 입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 10조 재 1 항, 제2항, 계3항 본문 및 제 10조의2(차입과 

보층금의 층감)는 같은 법 제2조 계 1형 단시에 따른 부-중급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직용한다(같은 
법 제2조 제 3항: 2013. 8. 13. 신설, 시행). 

3436) 대법원 202 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을一입대:l: 
는 고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 1 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충금액을 초과하는 입대차는 위 규정이 

찬요무지.＿않으모로(제2조 계 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아 되어 만법_9:l~정윤을 받는 
다. 민법 재635조 계 1 항. 계 2항 제 1호에 따라 아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원이 지남으로써 효력아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아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흔「갱신우－군권(상가임대차법 
제 10조 계 1항)은 발생한 여자가 없다.” 

3437)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갭신요굿권을一맹산할 수 있다(같은 법 계 13조 제2항). 

3438) 대법원 202 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 제 10조의 8은 입대인이 찬-일언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치임연체액아 3기의 지입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 

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산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입액에 해당 

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였다(제J O조 제 1 항 

제 1호)． 고 취지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학노를뀝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聲계간:!－상된뇨-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저에 비추어 보면 입대차가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가분에 달하 

노록 연체된 사실이 였다면 」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 

은 계약갱산 요구를 거 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겐완갱신요군권-을 첼사할 당시에 》也단계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39) 내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아루어질 것이 색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 
념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안이 전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윤릎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재 1항 제7호 (다店P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자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셨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 . 

로 예상되는 등으로 구 상가임대자법 제 10조 제 1항 제7호 (다戶隣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접에 대한 종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3440) 2018. 10. 16. 개정 시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는 개정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입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재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고 이전에 인정되 
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선되는 임대차에 적용되나, 개정 법륭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자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877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차입과 보증금은 제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3441)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3442) 

® 목시적 갱신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3443)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그 촌속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학다).3444) 성血가 임차인이 임대자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 

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댜3445) 

(라) 임대주택 특별법상 갱산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텍의 경우 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 

주택특별법과 고 각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야 임대인은 임대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고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안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3446)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이다.3447)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3441) 범 제 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제 10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의 선古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에 따라 종전 임대차는 제 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안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새로운 임대차의 

형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 

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고, 갱신된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의 증감청구권 

에 관한 제11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344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3443)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안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 
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 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헵말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2010다37905). 

34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 1항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전체 임대차기간의 제한은 같은 조 제4항 
의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009다64307). 

344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 1항은 ... 임차안의 계약갱 
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 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 젠4할은 
••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6조 제 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 _____ 一- 一 ___ - - -·-`--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입자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 
인고 보아야 한다.” ·n:u 목사직 갱산이 인정되어 갱신거절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접에二입대차계 

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본 원실을 파기한 예. 

344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임차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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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임대인이 임대차 전물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시설한 부속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임차인이 민법 제646조3448)에 의한 부속물매수정구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임 

대인의 부속물철거청구에 대해서는 칠거청구권의 소멸사유. 건물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부속물대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이라는 인도정구권의 행사저지사유에 해당하는 항변 

이다.3449) 

민법 제646조 제 1 항에서 "임대차의 종료 시’’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 종료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위 법 문언과 달리 임자인의 자임연체 등 임자인의 재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대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3450) 청구원인단계에서 이미 임자인의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자 종료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정구권 행사의 항변온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항변하는 임자인으로서는 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물345”을 설치하였거나 고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사실’, ® ‘고 부속물이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입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고러한 의사표시를 하가 이전에 갱신거절의 사유를 

해소사킴으로써 임대인의 갬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소외 공사(임대안)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만간입대주택법 시행령이나 표준입대차계약 
서의 각호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꼬시를 한 바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어 손속 

중임을 전제로 층액보증금 등의 납부를 피고에게 구하였을 뿐이며, 피고는 그 청구에 따른 이행을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소외 공사는 계약갱신거절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였다고 한 예). 

3-4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피고공사로부터 공공입대주택을 입자한 소외안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시 원고의 승낙 없이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한 상앞에서, 피고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소외인과 원고의 약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유효하게 업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 사례). ［동알 취지] 공공입대주택의 
임자안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전계된－면대출채긴자-도는二자정된_제3작에게-임창주택윷잎도학l겠다는_갈l-_A]를 교부한 경우에도 고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제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입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핀결). 

3118)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I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고 사용의 핀익을 위하여 입대안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 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3449)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 다378 판결; ‘‘소외 김 00과 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이 만일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연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고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대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안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들에 대하여 
도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의 연가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지라고 할 것” 

3450)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7252 판걸 
3451)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업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오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목수 

목적에 사용하가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객관적안 사용복적은 고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복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라여 정한다(93다25738,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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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사실\ ® 매수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한 사실’은 물론,3452)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3453)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 

한 것이고 민법 제652조3454)의 적용으로 고 효력이 없으므로, 입대인으로서는 메수청구 

권 포기의 특약 사살과 함께 ‘고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는 목별한 사정에 관한 사살3455)까지 주장·증명하여야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의 유효한 

재항변이 된댜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토지 임대인이 그 임자인에 대하여 지상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입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3456)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그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청구는 이를 그대 

3452) 임대차계약아 체결되었다가 종료한 사실’도 요건사설에 포합되지만 이는 이미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인정 
되 었을 것이브로 항변 단계에서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3453)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속물매매대급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95 
다 ]2927). 

3454) 빈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재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일찬인이나 전차인에게 봉리한 것은 고 효력이 없다. 

3455) 0 中이 乙에게 건풀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乙온 임대차 
가 종료될 때 그가 설차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악바,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丙 등이 乙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甲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乙이냐 丙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약정이 임자인에게 일방적으로 
툴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92다24998,25007) 0 건물임차인안 피고들어 증· 가축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자 종료 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 

금 및 월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제 하고, 그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임대인은 입대차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건물을 철겨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성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부속시선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사로 한 특약은 단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거나 또는 부속물을 대가없이 입대인의 소유에 속하계 하는 약정들과는 달 

라서 입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1다1001) 

3456)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갈 "민법은 임대자계약 종료 시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 

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윤권」갱fl루-인에 
꼬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브혼하기 위해서 잎대찬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 
는 임내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퀀-을 부여하고` 임대인어 굳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문.:..전를 
사용하고자일.＿팬에는 계약 목적 토지 워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둘 등 칙샴물을 매수하도록一갈젠함으로써 비로 
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두었다. 그렇다면 임내안에게는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二덴절회 벗어나 그가 맨순-한 지상건물과_ 겐건를:i의 뜻대로즈旦月룹간七庄윤 
천한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도 일텐잎의 재산권 행사를 겐한하는 위와 갇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L 해석을 엄격-한겐 하여야 한다.” 函 피고의 불법 증축으로 매수청구권 대상 건물 절반 이상이 원고 소유의 
임대자 목적 토지가 아닌 원고 소유의 잣실지 안집 토지를 무단으로 침법하여 건립되였고, 매수천구가 허용된다· 
면 원고로서는 인접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며, 매수에 따론 소유권이 
전동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도 봉화실하고, 건물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 전’ 인 인접 토지 위에 
걸쳐 있어 사실상 건물 전제에 대한 전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며,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릅노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물-과보지를즈片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잰소명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건물매수청구는_허용된다고 보기一어렵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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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이들일 수 없게 되고,345-,) 지상물철거와 그 대지 인도청구 속에 지상물매수대금 지급 

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3458) 임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져야 한다.3459) 즉,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의 지상물 

철거청구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각 권리소멸사유로 기능하는 유효한 항 

변이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 

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바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 

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인도의 판결을 합으로써 분쟁의 1회 

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3460)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임대인으로 하여 

금 건물철거청구를 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청구로 소를 변경하게 한 후 매매대금 

과의 상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합이 바람직하다스 

토지 임자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체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재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 

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정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 

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3461) 

임대인(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3462)에 대하여 지성물一매수청구권의 행 

345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345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우J합의체 판결 

345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설. 대법원 1995. 2. 3_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 
346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제 판결 왜냐하면 아처럼 세소 당시에는 임대안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였으냐 제소 후에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사정변화가 생겨 임대인의 정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통상 지상물 철거 동의 청구에서 전부 패소하는 것보다는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라도 받겠다는 의사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 임차인의 처지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석명은 임차인의 항변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논러상 예기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브로 그러한 법원의 석병에 의하여 임자인이 특별히 불리하게 되는 깃도 아니며, 오히려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지상물 인도와 상환으로 대급지급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아 매수정구권을 행사한 임자안 

의 전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이러한 점을 석명하지 아니한 채 토지 임대인의 

청구를 가각하고 만다면, 또다시 지상물 인도 청구의 소를 세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쌍방 당사자에게 

다 같이 불리한 결과를 안겨 줄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경제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6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건물매수청구권이 종선 소송에서 행사되지 아니하여 그 화정판결 

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전소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과 후소안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브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차단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462) @ 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O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겅제적 관점에 
서 시상 건물의 산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가 위한 것으 
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선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 

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안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얻차인이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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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주장하는 임차인3463)으로서는, ®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제결하고3464) 그 기간이 만료한3465) 사실’(임대차계약의 만료 사실은 이미 청구원안단계에서 이마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아를 항변단계에서 다시 주장·층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청구원인단계에서 임대차 

종료원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였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의 항변은 

에게 입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토지 

소운작?._＼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 

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입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 

잔가 입대안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댜 그러나 젠찰산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톤잰를 업대 
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 

잔가 직접 지상물매수정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갑 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을 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자일뿐 토지 소유자 
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 

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 입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핼산할 수 있다 ••• 피고는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아머 ••• 원고에 대한 위 전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적법유효하다.’’ O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고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안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피고가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 
다고 하더라도, 고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는 고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쓴 96다14517 판결은, 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일반적으로 토지 임자인아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사안은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 사안아므로, 위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일반론으로 볼 것은 아니댜 

3463) @ 매수청구권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몸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는바,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입대차기간아 만료하 . . 

기 전에 지상건물을 양도하였다면 이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 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93다 

6386), 지상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안을 대위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겨-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안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2005다41740). 

346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입대차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그 임대차 종료 시에 있어서 
임차인의 갱산청구권 도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약정의 유효 여부 등 그 법률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변경 

되었다고 인정함에는 신출을-기하여야 한다(2008다90095,90101). 

3465) @ 입대차기간의 ‘만료’ 

임차안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동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아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진l앉는 
다{2003다7685 판결(무단전대, 차입연체), 95다29345 판결(차입연체), 93다44104 판결(차입연체)}． 리딩 케 
이스인 72다2013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소정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상 
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입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입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 

신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입차인에게 매수정구권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입대인과 임차인익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안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69다617). 

하지만, 기간 약5} 없는 토지임대작겜안인-일대윗익_1~인투」문루한 경우(2009다70012), 잎-대찬기간-만료에 
따른 해지통고의 경우(90다19695)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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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자계로 이유 없게 된다), 일〉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3466) 

®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살 ,3467) (±) ‘매수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한 사실(매수청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3463내t 주정-·증명하면 되고,3469)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까지 주장·층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정구권 행사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지상물의 인도 및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그에 대해 임차안이 지상물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지상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매대 

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지상물의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347[)) 

3466) @ ‘지상물’의 현촌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경제직 가처가 잔존하고 였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입대 

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동의 틀뭘합-·산정이 잎.는 한, 비목 행정관청의 협겁릅二갇온 
집-밀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듄매수청구권의 댄살이 될 수 있다(97다:3 7753). ‘지상건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임대안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1 댜42080 판결은, 지상전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연에게 소용아 있는지 여부는 행사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타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부분은 적절치 않은 판시로 보인다. 
임대자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아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산축한 섯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93다34589)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 강행규一정은 그 해석을 엄간한겟 해야 하므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계약 목결 
대지상에 설치된 지상물에 한정해야 하고, 계약 목적도 아닌 타안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시설물까지 대입을 -------------- ---------
갚할 수는 없으며,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무전:1엔 임자인 도는 계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처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자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윤왼· ·겔계간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 
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나(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선원합의체 판결 E 따름판례 대법 
원 2021. 12. 10. 선고 202]다260671 판결). 

3467)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 - - -
임대안이 해지통고로 임대차계약 갱산 거설의 의사을 명백히 하였으브로 임차안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 

핥.훗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칭구할 수 있다(95다42195). 
346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다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도지 임대자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석을 요하지 않는 것 으 
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나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노 제한이 없는 

젓이므로, 피고들이 자산들의 건물매수정구권을 계 1 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원심에서 다시 행사하였다 

고 하여 고 매수정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나항 이유는 없는 것이다(매수정구권 핼산의 효력으로 매매가 

鬪화면 」 후 입방의 의사군교로프匠:청굿를_철회-할숫높 없논 것이나, … 원고들은 피고들의 제 1심에서의 
매수청구의 -철회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이유는 임자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소송행위임을 
전제로 소송행위의 천회 후 재챙사는 허유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거나, 매수청구권의 행사논 반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동의들 요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수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봉과하 
여 받아들일 수 없고.” 

3469)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삭명의무’를 인정한 예로는 2009다70012 판결 참조 

3-'170) 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견뭉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군걸 
집행사 당시_같몰안펼재하는 내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말한다. 그런대 민법 제64~놋조에서 정한 지상몸 
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브巨립 임대인과 임자안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맨순정구권핼산 당시의 건물 시까를 대급으로 하는 매매계°분기 체결된 것과 같온 혼관간-발생`한다 
따라서 지상물메수정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법원은 위와 같온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된 매수정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급 

으코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안정할 수 있음 분, i와 같이 인정된 사가를 임의로 중감시런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엎댜T(제 1 심 감정인이 건물 시가를 50.818,560일으로 갑정하였고, 원심도 이를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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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기술 부분에시 이미 본 바와 같이,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고 민법 

제652조의 적용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 사 

살과 함께 그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살까지 주장·증명하여야3471) 매수칭구권 포기의 유효한 재항변이 된다.347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대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원상 미복구 시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 

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임자인은 입대인에게 지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3473) 

인정하였으브로,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급으로 정하였어야 합에도, 원심이 

위 시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권으로 매매대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예) O 토지임차안의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매수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서딩 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재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강합〉 것은 아니며,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합 
지상건물 소유사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새588조에 의하여 위 근셉뒷 
귄위짤손들기가 던 때까지 고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자급을－건건절할 수 있다(2007다4356). 아는 임차안 
의 지상물 메개대금 지급과의 둥시이행항변에 대해서는 재항변사유, 입차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반소에 
대해서는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347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다42080 판결("원고등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사료들 찾아볼 수 없어’’)，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 16130 판결("특별한 사성 이 
있움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브로산 피고가 이 사건 건불들의 대수청구권을 포元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유가 
없고,") 찹조 

3472) @ 구체적 사례; ,일:Ei툴예계픕볼리한 합정안선는, 우선 당해 계악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세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입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봉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었음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令 '보춘불’과 \전상물’은 통상 
고 가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고 훈긴왼_.불압견七들일한 법리가 적용된단혼EE旦戶 부속물대수청구권에 관한 
사대를 바로 사상몹메수청구권의 사례에 적용할 것은 아니고 군별해 살쁘부안얀 할 것이다. 
® 甲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 乙이 대부계약(실질은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대차)을 체결하면시 학 지상 
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아 乙에게 봉리한 것인지가 문세된 스J:gJc세서`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료는 업격 히 법이 
정한대로 징수하게 할 분 아니라 대부료가 저렴한 경우가 일반적인 점, 공유재산은 언제든지 행정목적아 변경 
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분에 대부계약에서는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 
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동상저이고 대부계약의 에제 및 원상회복의무와 민법 재203 
조 또는 제626조의 적용 배재에 관한 약정도 고러한 취지에서 포함된 것으로 부이는 점, 수목의 경우 지상 
건물과 달리 아식으로 안한 가치 저하가 적고. 乙은 야걸 이석에 당초 자선의 사업대로 칼용할 수 있으나 甲
지방사치단체는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힘데 보면 위 시상물매수청구권 포가 약정이 천체적으로 보야 
반드시 일방적으로 乙에게 불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11다123 1). ® 전임차안안 甲아 
그 임차권율 乙에게 무단양도하여 입대차계악이 해저됨으로써 甲혼 물론 乙도 임대차계약 만료 시의 건뭉매수 
청구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되 었고 당장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임차토지를 임대 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 지였 
으므-로. 임대안이 乙익 간청을 받아등여 乙과 사아에 기간을 3년으로 한 입대자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지삼건물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깃은 임대인이 전입자인과의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하려던 건물의 

철거와 토지안도를 乙의 이익을 위하여 3년 간 뮤예하고 그 동안 임자토지을 더 서용수오]할 수 있게 애 줌으로. 
써 乙은 형식상 새로운 임자인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다를 바 없논 점 동 임대자계약체결의 경위와 재반 사성을 종합하면 건몸매수청구권의 포기야정아 
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하가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대(91 다3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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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보층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임차인 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항변할 

수 있고(임대차보증급반환재권에 관한 합류무심명령의 존재는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 

다3474\ 입대안 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변제) 또는 이행세공, 차임 등의 공세 

에 의한 소멸(｀소멸시효 완상은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3475)）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 

읍을 주장국증명하여 재항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직접 청구현 경우, 적법하게 전자 

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 

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3476)3477) 

3473)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3다7685 판깔 임차안은 토지 위에 흙으로 초가를 전축하여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하여 입대안에제 토지를 인도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 건축몽과 시설 
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며 원상복구비는 보종금에서 공세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토지와 그 지상에 산축될 

건물에 관한 권리를 입대인의 동의 없이 세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약정에 위배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 
인어1계 임차겨간 중어라도 바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포기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임대 
인이 입차인의 무단천대와 차임 미지급의 체부불이행옵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소유권 또는 
약정예 따론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인도롱 구한 대 대하여 원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노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자인이 지상건물을 양도마거나 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법 제643조에 정하여진 임차안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재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제 불리 
한 것이드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T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지상물 양도약정은 무효’라고 하면 
서 원고의 정구름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작물의 소유 동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댜차에 있어서 

임자인의 채무불이행을 아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냐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예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띠고가 도저 위에 건몸을 선축하여 제3자에제 무단으로 

전대하고 차임을 27} 이상 연체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채무물이행을 이유군 그 계약을 해시하는 원고의 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계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저64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고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권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19야). 4. 1 부터 그 명도에 이료기까지 임료 내지 
는 부딩이득액을 시급할 의무가 있다 고라고 관시합 사례. 

3474) 대법원 200 1. 3 9. 선고 2000다73490 판당 "급전채권에 대한 알릎」보주심명령이 있는 겅웃란도 이는 
강재집행절차에서 주심재권자에게 재우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권준 주심할 권능만을 부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재무자가 제3 재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권아 주심재권자에게 아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 

로, 춧실챈부자로서논 제.1자도간에 대하여 피압己채권에 기하여 그 도서이행을,군한높：L변권을 상실한견뇨 
跋근간고 할 것이고, 고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아행 의부를 부담아제 되는 재3채무자로서는:거:：일문추십명령의 
효력에 의한 재한을 받는 데 물관하다 할 것인바, .,· 피고아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반음과 상환으로 
··명노를 명한 권신의 조치는 ... 정당하고,,. 

3475) 임자안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여행항변권을 근거로 업자목적물을 계속 집J'[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중금반환재 
권에 대한 소멸사효가 ,전쟁하지 않으므코(대법워 2020, 7. 9、 선고 2016다24422£1. 24423l 판결)， 보중금반 
환채권의 소멸서효 완성에 따른 동시아행항변권 소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어서 유효한 재항변 
이 뭔 수 없다 위 판경은 그 일반론 말미에서 ‘주택업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자·률 적용대상으로 적고 있으나, 

앞부분의 논거 부분 판시에 비추어 임대차 알반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였다. 

3476) 대법워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덕주택의 임차만일 정00가 아를 피고에게 전대한 마후에도 
그의 임차권익 대한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촌속하고 였다면 정00는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쥐독한 

후에 경료된 근서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계 된 원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 
행 항변권움 행사하여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위 주택을 적법하계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수 따라서 
그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한 피고 또한 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정00가 보증급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업 주택을 적법하게 접유 시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주택명도 의무와 정00의 보종금 
방환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Ill.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녕책임 一 채권각칙 885 

임자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 

대인과 합의하여 인대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저당권에 키하여 전물을 경락받은 소유자 

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증액 전 임대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분, 증액한 임차보층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향할 수 없 
다 3478) 3479) 

대항력을 갖춘 임자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자에 반영되어 낙찰 

받은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입자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중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다.3A80)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임대인 측은 ‘임대차보증 

3477) 적법한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온 법 제8조 제 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권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347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전당권설정등기 이전엔 대항력을 
갖춘 임자권윷邑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거i 대함할 수 있음은 물론아나, 서당권설정동기 
후에 임대인과 사아에 임차보층금을 종액하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 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합 것이다. 따라서 임차안은 위 저당권 

에 기하연건물을 껏판받오손윤가의 건물명도정군에 대하여 춥액 전 임차보즘·금관 상환받을 때까지」간一건몰 
율령무할 수 월나고_준찰5L수었·읍뿔이고 적당겔섬쩔0등기_?，이후에 종액'한오본L부중료우루쎈노소윤즈J:에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반 법러는 대항력을 갖춘 업자인이 체납처분에 외한 압류동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거로 합의하고 조과부분을 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3479) 같은 쉬지로, 임차안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내자계약o; 갱신되더라도 내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입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45689 판결)． 주택임내차보호법은 임차안에게 우선변제권이 안정되기 위하여 낸할旦고과 임대차계약종서상의 
관절일간룰 킷수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자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여 있울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자 
인이 입대인에케 임차보중금의 일부만을 지료하고 주택임마차보호법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입대차 
계약중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단율 나머지 보즐료을 닌충전]二산급하였다고 하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폰H를 긴쿄으로 임차보중금 전엔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들 받을 권리을 갖는다T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348이 O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잘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재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처를 

조사할 당시 댄핫려올 갖춘 임차인이 그 잎덴찬 사설을 부인하고 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선은l그史간율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성의 무상임대자 확인선을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대철차에 그 무상임대자 확인 
서가 제출되여 메수인이 그 확안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철균액을 결정하는 정우와 감아,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입대차 확안서에서 버못된 매수안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봉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내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 

도 업자인이 제 3자인 쁘순안왼:건물인도청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자를 주장하여 윌작부중금반항과의 
동시이행의 호법을 하는 것온 금반언 또눔二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E O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무주택 경대절차의 매수인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자인의 배당순위 

: , ^^,^ 

가 1순위 근저당권사보다 운선한다고 싶뢴하여 인차보중금 전액이 매각대급에서 배당되어 일차모중급반한재 
부름 인수학전석i는다는 졌젠 아래 대수가격을 정하여 브갈을 반아 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그 주렉임차안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문살견준판인서를 작성메 준 사실이 었어 임차보증금을 쁘답壁진 
못하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준덴은L임인도도롱 구하는포但순:안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댄핫련 
호준장하는 것은 산의칙에 위반되어 며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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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익하여 담보되는 차임재권 등익 발생'을 주장·증명하여 공제의 재항변을 할 수 있 

고, 임차인 측은 차임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사살을 주장·증명하여 제재항 

변할 수 있다(이미 소멸시요가 완성된 자임채권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언대자보증금에 

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 재항변 대상인 자임채권이 그 多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다 소멸하였다는 입자안 

측의 주장은 고 자체로 유효한 새재항변이라 합 수 없어 배척되어서야 한다).343가 

입대차보층금픈 입내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입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보든 채무(예컨대 山 자임재무, g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부,348?) j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아득반한 채무. \4ev 원상회복 비융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3483) 접 임대언아 임차 

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안한 입대자계약익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도 및 연체차잉 

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소송비용3434} 등)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348!i) 그 피담보재무 상당액은 임 

3481) 대법원 2016. lL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차보종금은 자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아냐 훼손 
등 입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노든 채무릉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갓이브로 찬잎의 지급이 

연체되면 꼬찬일대자판견EL종로되었을 때 뵤댄차보중금으로:중당쩔 것으로 생간하는 것이 당사잔匡上월간적 
안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차입채권익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차 존속 증 소면시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급에서 연체자임을 충당하여 공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도 마찬가저러고 할 것이다. 더욱아 임대차보중급의 액수가 자입에 바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러 

사회익 실정에 비추어 보면, 자입 지갑재무가 상당기간 연제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자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재차입에 대합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자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입대 

인과 임차인 모두 찬윌잰겁인덕감멀시효와 상관없아 입텐차보중금에 외하연一닫분되는 것으로느신뢴하고, 냐아가 
장차 임대차보춥큘센서 충당 공제된놉二성요」E입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릅 가지코 있는 것이 일반적아라T 할 
수 있댜 한편 밉멉 셰495조는 ‘소멸서효가 완성된 재권어 고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재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는 당사자 쌍방의 재권2L살겐견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등은 그 
젠;재무관계가 아미 정산되어 소털하녔다고 생각하는 것이 월깝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답사자들의 신뢰를 
본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아는 지등재권의 소멸산혼：만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아르렀을 것을 욘깁 
으로 하는 것안데 임대인의 입대차보증급 반환재분는 입대자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아행가에 노달하브로t 
임대차 존속 중 차임재권왼J::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명시효 완성 전에 임대언이 입대차보충규} 반환재 
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실괜엣 
였었다고 할 수 없다. -.l러므로 고 이후예 임대일이 이미 소멸시宜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등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재무와 효겐하논 것은 만번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 것이지만. 
임대자 존속 중 자임이 연제되고 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입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입대인의 선뢰 

와 자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룹 지속해 온 임자안의 묵시적 의사릅 갑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yj·법 제495조 
보낸춧전용에 의하여 업대차보층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482) 대법권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3483) 임차인어 임차목적물을 변경합 때에는 입대차 종료 시예 웹칫참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사입一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입대안어 철거한 경우 그 만욥울 보증급에서:골센한다(2017다268142, 2002다 
42278). 임대인이 원성복구할 의사 없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입대하려 하논 

·m 一…' 一

경우에는 원상목구바용을 임대차보종급에선.곱공제할 수 없다(2002다52657). 

348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걸 “인대인아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자계약의 

해지둘 권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입도 및 연계차입의 지급을 구하는 손솔티욜온 입:｝안이 부담할 
인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3：불인첼으로 인한 것이여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 
로 어를 반환할 임대차보중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g, 

3485) 그러니 임대차관계와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재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여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 시 뒀섯변군프]용왼 복중급 명목으로 저급하거로 약정현 급액 등과 같이,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입젠［작계약따二견툰로인로어집 약정 등에 가하여E]로소 발생하는 재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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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계되브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빛 추심명령의 존재.3485)@ 임대차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 및 고 자임재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3487) ‘잔존 

차임채권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세되고, 델)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제차입 등도 보중급에서 당연히 공제된다3488)),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괴담보채무를 

공계한 나머지만읊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임대자보증금 

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자임 등을 

임대자보증금에서 공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입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며, 다만 그 발생한 채 

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 
다.3489) 

임대차보증금이 입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입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반환할 입대자보증금이서 랐옆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E七主(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5881 판결). 
348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임대보증금아 수수된 임대자계약에서 차임재권에 관하여 

깊갱二춘싶몇몇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아 종료되어 뭉전몰이 반환됩 때에는 고 때까지 춧실된 
직}＿난한 채 잔존훈柱: 차임채권 상당액도 입대보층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어다‘“ 

348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만법 제359조 전문은 치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신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한 수 였는 과설에 미진다.’라고 
규정하고 었는데, 위 규정상의 과실’에는 전연과실분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또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겨닳문효 
生.. 덴·한.＇입훗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견肝신 등에F 적"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철자에서 저명부동산여 관한 차입채권 등음 관리하면서 아폴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재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련이 미치는 찬업챈겁」효센 
펜안전당권의 살햄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점차예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 
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형법 제273조에 따른 

개권집행의 방법으로 전장부동산에브RL첼패절차와그E世론 이루어집 수」잎을」만기다 •••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대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작업＿채권 동에 대하여 
는 만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직료깊윷 실행하지 아나한 경_5t에 저당부등산엔 
덴한 압류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재한 차입 등의 상당액이 입자인이 배당받을 보줍금에서 당연히 공계 
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재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적당권을 선행한 경운엔독 그 제균겁 
행 절차에서 입자인아 실제로 _J_ 자임 능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찬윌쳉권 등의 상당액 
은 임차안이 배당받읍 보충금에선 당연히 공제된다.역 

:,488) 대법권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정차건난으L속유권이 어전되긴조I에 이미 발생한 옆제차임이 

L[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철자가없는.－한 원칙적으로 앞수인에게 이전되지4잎않고 입,대일만이 임자안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이냐 관리비 등은 임자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자인에계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_T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임차건물의 앞순입 

안건물_令융권을二간뜹한 후 인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안에게 입대차보증금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잎덴일 
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재차입이나 관리비 동이 였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중 
급이예지 로일51검-～제된다고 보°합 한다. 일빈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제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 
라토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입대차보증금에서 이룰 공제하겠다는 것이 덮즈｝간들혼L의사나 거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489) 대법원 202 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연체차입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상고십에 이르리 바로소 내세우늪준갚으로 젼법합십삼고이유가 안니라고 한 예) - 임대자계약이 성럽 
하였다면 입대안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로첸겁인,～발생하였다 할 것이브로. 일루-¥" 지급하였다뇨증명책임 
은 인차인이분담한다(2004다1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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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는 그 입대차보증금에서 연제자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드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임차인도 입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차임재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임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논 특별항 사정이 없논 한 임대자계약의 종료 전에 입대차보층금에서 

공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3490) 

입대차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의 재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층당순서에 따라 공재한다.3491) 

(6) 유치권 항변 

임차인은 민법 제626조3-19”에서 정한 필요비여자몽의 부주읍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유익비(임자물의 객관적 가치를 층가시거가 위하여 투입한 비용)3493)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 

권을 행사합 수 있댜34g4)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은 임자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사살을 

주장·층명하면 되고 가액의 현존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으냐,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3490) 대법원 20l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원심이, 임차안인 피고들이 차임채권의 전전 양수안인 
원고에게 1995. 11부터 임대차계약아 종료된 2008 7, 7,까지의 연체자입 및 그 다음날부터의 차입 상당 
부당아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급액만을 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임재권은 소명서효가 3년이므로 소계가일도부터 역산하여 3년 여전에 발생한 

차앙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쉬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 전에 입대차보증금에서 차입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합 자료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995. 12. l4 부터 2010. 10. 1.까자 소외 회사가 차임재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차임채권은 적어노 위 기간 중에는 입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털 수 있다·고 한 에 

349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3492) 만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압차인이 임치물의 보존에 관한 껄요므1를_＇진출합팬에는 임대안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2 임차인어 윤일반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밉다대작〕뜹L선에 그 가액 
의 총가가 현존한 대에 학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층가넥을 상환하여야 한다. 여 경우에 법원은 

임대안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산환…긴갔을 현역할 수 었다. 
3493) 예컨대. 토시 형질변경(임 o]:-공장용지) 비용, 개말부담금은 유익바에 해당한다(대법 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i87 판결). 

3494) @ 접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민법 재2IJ3조 제2항에 의한 접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견尸門변] 등 적벌야계 점유 
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용하여야 할 의부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충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자 관계없아 겹윤회Et~당신의-수윤간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함 수 있는 것어나, 접유자가 유익바들 전출할 당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전뷜합 
접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고 지출바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얄관겐불 규율하는 벌족합이나 법 리 등이 
적용되는 컷이어서, 접유자(입자인\근 ;l 계약관계 동의 상대방(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론 
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불 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임대안)이 아닌 접유회복 당시의 1`유자{경매 낙살 
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층바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하시반, 점유자(일차인片: 소유자 

(경매 낙찰자)의 목적물안노정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성구권에 기한 윤전권으로써는 대합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 다64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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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안은 ®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3495) @ ‘유익비 지출 사실’, ®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살, ® 선제 지출 금액 및 현존 증가액'3496)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달리,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 

어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3497)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의 전형적인 예로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 

산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3498) 그 합의는 임대인의 

3495) 대법원 202 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권이 고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지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예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학다. 민법 제626조 재2항 ... 임차인의 유익바상화 

첸겔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봤색한댜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대차 존속 중 입대인의 구상금채 
퀸의 소멸시효가 완성뒤 경우에는 위 구상국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화체구L이 상계한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고 한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급재권을 지동채권으로 삼아 임자안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된 수 없다." - 필요바는 지출한 족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미용상환청구권온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93다30471,30488 동). 

349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유익비의 상환법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층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전댜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빛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입은 모두 유익바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층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빚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촌 층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층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릅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 

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층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유익비상환의무자안 회복자 또는 입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논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고(20이냐40381), 유익비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고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을 이유로 유익미상~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동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93 냐3 047 1,30488). 
349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886, 33893 판결.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르계 ‘일부 

바용’의 포기로 제한 해석한 사례로는 98다31462 참조. 

3498) @ 바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의 구체적 예: 다음 ® ®의 경우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및 2006다39720 판결, 2002다42278 판결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르 하는 합의’ 
를 포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O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바용으로 임차힌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업대인에계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고 입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 특 

보촌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바, 조세공고匠}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가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안은 

시설바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할왼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2002다38828). 0 입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안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 
상묻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아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입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안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지한 모든 사설물에 대하여 임대안에게 시설바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능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안은 시설바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 무도 부담하지 않가로 하논 할왼가 
있었다고 보아, 임차인이 계약서의 조항이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98다6497). 8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업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입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도일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상을 포기하는 내용아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 사례(94 

다44705, 1471깅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층·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가하는 내용이 폰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봅 것이며, 건물-작재의_수산내-지출도개축-문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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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 청구나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 

유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 

권 항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재항변사유로 유효하다. 

임차보증금반환재권,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 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 

구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권리 

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 

이 인정되지 않는다.349g)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드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온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을 매수청구권의 배제를 위한 약정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예(80다589).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도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는 약정 -·-·-·-
은 임차안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버의 상화정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예(95다12927). 0 전대차계약 당시 '전차인이 전대차기간 층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 차기 전차인에게 시가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잎으나. 차기 전차인과의 시설물 대수협상이 아루어지지 앉는 경우 전대안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약정 
한 것은.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전차목적몰을 인도하는 경우 전차인이 전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기 전차인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전대안이 용인함으로써 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되, 차기 전차인과의 메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대인에게는 시선물의 매수냐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 

지 않겠댜는 의마로서, 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예(2005다33886. 33893). 
3499) 물권면 유치권’ 부분 참조. 




